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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해양 환경과 전략적 가치 인식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도모하는 
데 있어 해양 활동과 적극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것은 해상 교통  증가 
등 해양산업 발달, 다양한 원자재 공급처로서의 기능 등 해양이 주는 정치경제안보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해양국가로서 러시
아의 극동과 북극 바다를 통한 물류망 구축과 자원개발의 가능성, 그리고 안보적으로 
태평양 함대의 증강 등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정·지경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런 관점에서 최근 러시아의 해양 정책 내용과 정책 추진 향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
한 사안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사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광대한 면적을 가진 대륙 국가
이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4만㎞의 해안선을 가진 거대 해양 국가이기도 하
다. 그럼에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양으로의 진출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해양 
정책도 서구 국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고위도인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극동 연안 등 일부 항구를 제
외하고는 동절기에 어는 등 해양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정치경제적 또는 군사전략상 부동항 확보가 국가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 목표로 기능해 왔다. 15세기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20세기 소련 시대에 
이르기 까지 실제 해양 정책은 해군력 강화를 통해 세력 팽창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정학적 특성상 해군의 전력 증강과 활동 강화가 해양 정책의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해양활동 보다는 출루
를 확보하고 대양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해양 정책의 목적이 되었다. 

21세기 러시아연방 시대에 들어서는, 러시아 지도자들이 해양 정책을 경제 이익 확
보와 안보수호 중심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 전략적 
요소로서 기능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특히, 푸틴 3기 집권이후 해양 활동을 더욱 중
시하고 있다. 자국 해양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부국강병을 구가하
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최근 국내외의 정세변화를 고려하여 해양활동 관련 규정
과 지침을 새롭게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등 정책과 제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해군
력 증강과 함께 조선 산업 발전과 항로·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
을 위한 해양활동 활성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자국의 해양 잠재력
을 강대국 부활에 필요한 국부 증대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 정책도 이런 관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바로 21세기 해양강국으로의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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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양 독트린 채택 등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3기 집권이후 러시아를 ‘강한 경제/강한 군사력이 받쳐
주는 강력한 대국’으로 변모시키려는 구상 하에 2000년대 만들어진 여러 국가 전략 
문서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신군사독트린(2014년 12월), 국가안보전략(2015년12
월), 대외정책개념(2016년 11월) 등이다. 

국가 차원의 해양 정책 전반과 해양 활동을 규정한 ‘해양 독트린’도 그중의 하나다. 
2001년 작성된 ‘2020-해양 독트린’을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하고 해양 국익을 보
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2015년 7월 새로운 ‘러시아연방 해
양 독트린’으로 채택하였다. 세계 해양에서의 국가 활동과 전략 방향을 필요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양 독트린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러
시아연방의 해양활동 국가 관리에 관한 연방법’이 하원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또한, ‘2012-2030년간 조선 산업 국가발전 계획’(2012년 12월)과 ‘2020년까지의 북
극개발 전략’(2013년), ‘203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해군 활동 분야 국가 기본정
책’(2017년 7월) 등 해양 활동과 연관된 문서들도 채택하였다. 최근까지 해양 강국으
로 부활하는 데 뒷받침할 일련의 해양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온 것이다.  

사실 러시아에는 해양 전반을 다루는 기본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90년대
에 제정한 대륙붕(1995년)·배타적 경제수역(1998년)에 관한 연방법과 영해·내수·접속
수역에 관한 연방법(1998년) 등이 해양과 관련된 법률이다. 2000년대 들어서서야 러
시아의 해양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문서로 ‘2020-해양 독트린’(2001년 7월)이 
채택되었고, 2010년에 ‘2030 년까지의 러시아 연방의 해양 활동 발전 전략’과 ‘2030
년까지의 러시아 항만 인프라 개발 전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1년에 ‘연방 정부 
산하 해양위원회’(위원장 : 로고진 부총리, 위원 80명)가 구성되어 해양 정책과 해양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해양 독트린(2015년 7월)의 특성과 의미 

새로운 해양 독트린은 이전 구 독트린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첫째, 대륙붕에서 채굴한 탄화수소를 운반할 해저 파이프라인 구축과 운용, 조선 
산업 육성, 남극 지역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둘째, 지역별 정책 순위에서 흑해를 
포함하는 대서양 지역을 마지막에서 첫 번째로 바꾸고, 크림 반도와 러시아 해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할 국가로 중국(태평양)
과 인도(인도양)를 거론하고 있다. 넷째, 북극에서 러시아연방 대륙붕의 바깥 쪽 경계
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규정하고, 해양 독트린의 법적 근거에서 유엔해양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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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제외하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를 ‘주도적 해양 강국’(ведущая морская держ
ава)에서 ‘위대한 해양 강국’(великая морская держава)으로 표현하고, 해양 활
동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신독트린 작성에 해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안보 측면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정책의 목표로 ① 해양강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및 국제적 권위 제
고 ② 세계 해양에서 러시아의 국익 보호 및 실현 ③ 국가의 확고한 경제사회 발전 
확보 ④ 러시아의 해양주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배타적 경
제수역의 자원 탐사·개발·보호, 러시아 대륙붕에 대한 자원 조사 및 개발, 해상을 통
한 침입 방어, 공해의 자유 등을 실현하는 데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해운, 세계 해양 
천연자원 개발과 보호, 해양과학 조사, 해양 군사 활동 등의 관점에서 해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해양활동 영역 확대, 국가 해양 이익 개발과 보장, 해군 활동 강화 등 
공세적으로 해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해양 질서 
주도를 견제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대서양 지역, 특히 흑해와 지중해 등에서 결코 
미국 등 서방에 밀리지 않겠다는 대결적 자세를 확실히 하고, 북극 대륙붕 연장 문제
에서도 자국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
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의 대러 제재와 압박,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 북
극해의 전략적 가치 증대 및 한중일의 북극 항로 개발 참여 추진, 중국의 G2로의 부
상, 중동사태와 러시아의 시리아 지원 등 러시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 변화에 적
극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해양 정책 추진 내용과 방향 

러시아의 해양 정책은 해양 독트린 등 해양 관련 제반 문서들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해군력 증강,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활동 전개, 조선 산업 육성, 해상운송 
인프라 개선, 대륙붕 확장 및 자원 개발, 어족자원 확충, 해양조사 활동 적극화 등 당
면 현안이 중심이 되고 있다. 

먼저 해군력 증강과 함께 해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익과 관련 군사력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등 해군 활동에 전
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을 통한 외국의 침략 
방지, 해양 경제활동 안전 보장 및 관리, 해적 단속과 국제 평화유지·인도주의 활동 
참여, 세계 해양에서 러시아 및 동맹국의 이익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지
난 7월 승인된 ‘203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해군 활동 분야 국가 기본정책’에서는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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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수한 군사적 역할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북해함대, 태평양 함
대, 발트 함대, 흑해 함대, 카스피 해 소함대 등은 각 해역의 국가 해양 정책을 수행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2012년 7월 해군력 건설을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
지 1,400억불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핵탄두 및 투발수단의 현대화, 원양작전 
능력 강화, 해군 인프라 재건 등을 통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신형 핵추진 항모와 신
형 대형 상륙함도 건조할 계획이다. 2010년 말 작성된 ‘국가 무장계획-2020’에 따르
면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초대형 핵추진 구축함, 전략핵잠수함 등 다양한 
수상함과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둘째, 러시아 정부는 대서양, 북극, 태평양, 카스피 해, 인도양, 남극 등 6개 해역의 
전략적 특성에 맞춰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익 확대와 안보를 강화하는 내용
이다. 현재 각 해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항만 시설 개보수, 상선 및 여객선 건조, 에너
지 자원 탐사 및 수송능력 확보, 대륙붕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 각 
해역 함대 발전 등 해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대서양 지역에서는 NATO의 활동 방향과 연계시켜 해군력을 전개하고 존재를 확신
시키는 등 국가안보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 
발전을 비롯하여 극동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양 지역에
서는 인도와의 우호 관계 발전과 러시아 해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
다. 또한, 카스피 해에서는 지질 조사 및 탐사를 통해 해저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이
를 수송할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등 자원 생산·수출 인프라 개선, 철갑상어 등 수산 
자원 보호, 러시아에 유리한 국제법 제도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북극지역에서는 해양 정책의 중점을 국가 안보 위협 차단과 전략적 안정성 
확보, 자원 개발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해 함대 전력 증강 등 해군력 강화, 자국 
대륙붕의 바깥 쪽 경계 법적 권리 강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자원 탐사·개
발, 북극항로의 석유·가스 수송 여건 조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남극에서는 남
극의 막대한 자원 잠재력을 겨냥하여 남극의 종합적 과학연구 발전에 러시아의 역할
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조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 독트린에서 ‘국가가 군
함과 상선 건조, 해양 설비 제작 등을 보장하고, 현대화된 국산설비를 가진 국내 조
선소에 우선 발주하도록 하며, 각 조선소들은 러시아 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해양 설
비와 선박을 최대한 공급해야한다’고 규정한 것도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의 표
현이다. 조선 산업 발전 없이는 사실상 독립적인 해양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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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러시아가 해양 강국으로 부활할 수 없다는 러시아 지도부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의 조선 산업은 2004-2014년간 외항선 168척, 내항선 171척을 
발주하였는데 외항선의 경우 90%이상을 외국 조선소(한국 76%, 중국 8%, 크로아티
아 5% 등)에 발주할 정도로 소련 붕괴 이후 쇠퇴를 거듭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업 육성을 위해 ‘2013-2030년까지의 조선 산업 국가 발전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3,379억 루블(2012년 환율 기준 약 
110억불)을 투자하여 조선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선건조 비중을 톤수 기준으로 세계의 
0.5%(2012년)에서 2%(2030년)로 확대하는 등 국내 건조를 늘리고 해외 발주를 축소
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극동에 ‘조선 산업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상선 건조 
및 대륙붕개발용 해양기술기기 제조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2019년을 목표로 극동 즈
베즈다 조선소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박을 해외 발주할 경우에는 최
신 기술 도입 조건’ 방식으로 외국기업과 기술제휴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현대화된 해상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해상운송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총 64개의 항만(극동 연안 22개, 북극해 연안 20개, 발트 해 7개, 카
스피 해 3개, 흑해 12개)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항만시설로는 늘어나는 상업 활동
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항만 건설 및 기존 항만 
현대화 등 전문적인 항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항만 화물 처리 능력
(2015년 11억 360만 톤 → 2020년 13억 3,640만 톤 → 2030년 16억 140만 톤) 대
폭 확대 및 러시아 해운사의 수송 비중 증대 등 국제적인 수준으로 해운 경쟁력을 강
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LNG프로젝트의 하나인 야말반도 동북부 사베타
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였고, 2018년에는 연간 1,500만 톤의 화물을 수출할 계획으
로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연방법’(2015.12)에 따라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극동 남부 주요지역 항만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다섯째, 자국 대륙붕의 유용광물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대륙
붕 획득과 대륙붕의 자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이와 연계시켜 수중 간선 파이프라
인 망 발전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해양자원 개발상의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대
륙붕의 지질 구조 연구를 통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개발을 적극화하고, 최신 로봇 
설비 및 설계 기술을 적용한 해저 파이프라인 망을 구축하여 대륙붕에서 채취한 탄화
수소를 안정적으로 운반하고 수출용 에너지 원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러시아가 2015년 8월 UN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북극 대륙붕경계연장 
신청을 한 것도, 그리고 새로운 해양 독트린에 북극지역 러시아 대륙붕 바깥 쪽 경계
의 법적 강화를 명시한 것도 모두 대륙붕 확보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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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수산물의 양식·가공 및 외국과의 합작 추진으로 어족 자원을 확충하는 노력
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가 2015년 6월 ‘어업 및 수산자원 보전 법’을 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5년 10월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해 수출함
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산업 분야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필
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체 조업 쿼터의 20%를 어업용 선박 조선소, 수산물 가
공 공장, 냉동 창고 등 수산업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국 및 외국 업자들에게 배
분하는 등 투자를 조업 쿼터 배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체 어획량이 세계에서 8위를 점유함에도 국내 상점에는 러시아에서 잡
힌 수산물은 거의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비싼 수입 제품들이 놓여있다. 더군다나 현재 
수출 수산물의 7%만이 가공된 뒤 수출되고, 87%는 가공 없이 냉동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외국기업들과 합작으로 현지 수산 콤플렉스를 설
립하여 ‘원료 + 가공’ 방식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
다. 해양 조사는 해도 작성은 물론 해저 등의 재해 요인을 미리 예측하여 재난 방지 
등 국가 안전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영해 
등의 해저 구조, 북극과 남극의 자연 환경 및 기후 변화, 세계 해양 생태계의 안정성 
유지, 재생 자원 잠재력 최적 이용 방안 강구, 세계 해양자원 및 해양 공간 이용에 
따른 군사·정치·경제·법적 문제의 과학적 증거 확보 등은 러시아의 해양 주권을 확립
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해양강국으로의 부활 → 한국의 신 북방정책과의 접합

이미 러시아는 자국에 존재하고 있는 해양 그 자체만으로도 해양 강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국 해양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시간이 필요하다. 21세기 러시아연방의 해양 정책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추어 지정학적·전략적 차원에서 
대응력을 높이면서 국익을 확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는 해군력 강화, 대륙붕 영토 확장과 자원 개발, 조선·항만 분야 발전, 북극 항로 
활성화, 이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안보 역량 확충 등 국력 배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구소련 당시와 같은 ‘위대한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러시
아 엘리트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 등 서방의 제
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소 차질이 생
기더라도 국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막대한 투자 효과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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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해양의 국익 보호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해군력 증강
이 세력팽창과 군비경쟁의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해양 정책은 극동과 북극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해양 정책 자체
가 모두 러시아의 동방중시 정책 및 북극 개발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가
스, 조선, 항만, 수산업 등 극동지역 진출과 북극 항로 활용 등에서 기대감을 높여주
고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
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신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고, 구체
적인 협력분야로 가스, 조선, 항만, 북극 항로, 수산, 전력, 철도, 일자리, 농업 등을 
제시했다. 한국의 신 북방 정책과 러시아의 해양 정책이 접합 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해양이 지닌 막대한 전략적 가치를 북방협력 정책과 
접목시켜 우리 경제의 활로로, 러시아 경제발전의 터전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전략적 
상호협력 투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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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 록
러시아의 해양 정책 : 21세기 해양 강구으로 부활?

Ⅰ. 개관

  1. 러시아의 해양 정책 내용과 정책 추진 향배는 극동과 북극 바다를 통한 물류망 
구축, 태평양 함대의 증강 등에 주목해야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

  2. 러시아 지도부는 해양 정책을 경제 이익 확보와 안보수호 중심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 전략적 요소로서 기능하도록 조율

  3. 러시아는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하고 해양 국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5
년 7월 새로운 해양 독트린을 채택했으며, 공세적 해양 정책 추진 의지 내포 

  4. 해양 정책은 해군 활동 강화, 조선업 육성, 해상운송 인프라 개선, 대륙붕 확장 
및 자원 개발, 어족자원 확충 등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5. 러시아 해양이 지닌 막대한 전략적 가치를 북방협력 정책과 접목시켜 우리 경제
의 활로로, 러시아 경제발전의 터전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 모색이 필요

Ⅱ. 러시아 싱크탱크 및 언론

1.  크렘린 및 해양위원회 사이트

가. Морской доктри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tatic.kremlin.ru/media/events/files/ru/uAFi5nvux2twaqjftS5yrIZUVTJa
n77L.pdf
 
- 2017년 7월 27일 채택된 새로운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 전문

- 신 독트린은 1장 개요, 2장 국가해양 정책의 본질 : 목적, 원칙, 과제, 3장 국가해
양 정책 내용, 4장 국가해양정책 실현, 5장 해양활동 국가 관리, 6장 결론으로 구성

나.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морск
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tatic.kremlin.ru/media/events/files/ru/uAFi5nvux2twaqjftS5yrIZUVTJan77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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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rine.gov.ru/about/legislation/294/

- 러시아 연방의 해상 활동 국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러시아 정부의 현대적인 해양 활동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적

다. МОРСКАЯ КОЛЛЕГИЯ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marine.gov.ru/about/

- 러시아연방정부 산하 해양위원회 홈 페이지, 러시아 해양 정책 및 해군 활동 내용 
소개

라.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 Горизонты гражданского судостроения 
№ 23 2017
http://marine.gov.ru/publication/russian-maritime-policy/1429/
 
- 해양위원회(위원장 : 로고진 부총리)가 발행하는 해양 정책 관련 월간지 9월호로 러
시아 조선 산업 관련 ‘네바-2017’ 행사 소개

2. 국제문제협의회(РСМД :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가.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ВМФ России как военн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глоба
льной политики
http://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perspektivy-razvi
tiya-vmf-rossii-kak-voennogo-instrumenta-gl/?sphrase_id=2455205

- 러시아 해군은 원양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전 세계 정치군사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도구라고 평가하며 해군 무기, 장비 개발에 대해 설명

나. Национальная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Ф: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http://csef.ru/ru/politica-i-geopolitica/510/naczionalnaya-morskaya-politika
-rf-vchera-segodnya-zavtra-7985

- 러시아 해군 활동, 조선업, 항만, 수송 등 해양 정책 추진 관련 과거 및 현재 상황
을 기술하고 향후 전망 등 활동 방향에 대해 기술

다. Нужны ли России авианосцы?

http://marine.gov.ru/about/legislation/294/
http://marine.gov.ru/about/
http://marine.gov.ru/publication/russian-maritime-policy/1429/
http://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perspektivy-razvitiya-vmf-rossii-kak-voennogo-instrumenta-gl/?sphrase_id=2455205
http://csef.ru/ru/politica-i-geopolitica/510/naczionalnaya-morskaya-politika-rf-vchera-segodnya-zavtra-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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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nuzhny-li-rossii-
avianostsy/

- 러시아 해군 활동의 목표와 우선순위, 항공모함 역할 등을 설명 

- 러시아의 군 지휘부는 항모 필요 여부를 국가안보 및 재원 관점에서 결정

- 일부 전문가들, 러시아 안보 보장 위해 항모 6척 정도 필요 주장

라. Что скрывает новая военно-морск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и?
http://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chto-skryvaet-no
vaya-voenno-morskaya-doktrina-rossii/?sphrase_id=1779007

- 2017년 7월 채택된 ‘203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해군 활동 분야 국가 기본정책’(이하 
2030-해군활동 기본정책) 문서에 대한 전문가 견해 기술 

3. 러시아 언론 등 사이트

가.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0 июля 2017 г. N 32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Осно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военно-м
о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http://www.garant.ru/hotlaw/federal/1124974/#review
 http://ivo.garant.ru/#/document/71725734/paragraph/1:1 

- 2017년 7월 채택된 ‘203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해군 활동 분야 국가 기본정책’(이하 
2030-해군활동 기본정책) 문서 전문

- 러시아와 세계 해양, 해군 활동의 목적·과제·우순 순위, 해군 활동 국가정책 실현 
메커니즘 등 총 7장으로 구성

나. 2012년 채택된 ‘2020-해군 활동 국가 기본정책’(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Д
ЕЯТЕЛЬ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http://blackseafleet-21.com/news/20-01-2013_osnovy-gosudarstvennoj-politi
ki-rossijskoj-federatsii-v-oblasti-voenno-morskoj-dejatelnos

http://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nuzhny-li-rossii-avianostsy/
http://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chto-skryvaet-novaya-voenno-morskaya-doktrina-rossii/?sphrase_id=1779007
http://www.garant.ru/hotlaw/federal/1124974/#review
http://ivo.garant.ru/#/document/71725734/paragraph/1:1
http://blackseafleet-21.com/news/20-01-2013_osnovy-gosudarstvennoj-politiki-rossijskoj-federatsii-v-oblasti-voenno-morskoj-dejatel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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